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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1)박수경*

이 연구는 한국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과정과 주요 특징을 서술하였다. 행정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단일 변수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며, 환경과 이념적 요구, 주요 개혁결정과정과 행

위자 요인, 개혁 전략과 내용과의 관련성 등에 의해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개혁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혁의 주요 결정과정과 내용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특히, 개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혁의 이념과 상황, 개혁결

정과정과 관료제 내부의 변화과정, 개혁전략과 평가체제 등을 살펴보았고, 노무현 정부의 행

정개혁이 가지는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행정개혁, 정부혁신, 한국정부

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20여 년간 한국사회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논의된 화제는 ‘개혁’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대내외적으로 추진하였던 김영삼 정부, 김대

중 정부를 지나 ‘정부혁신’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미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렇게 새롭

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빈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까닭에 본래의 행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3-B00307).

** 충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

다(psk0408@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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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과 변화, 행정개혁,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되는 정부혁신이 

차이가 있는지 조차 의문시된다.

‘작고 효율적 정부’와 ‘시장의 자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대한 

각국의 노력은 ‘신국정관리’(the new governance)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영역에 

시장성과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재정위기와 함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

료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졌던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행정개혁의 노력이 나타났다(Lane, 

1997: 2).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확산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민영

화(privatization), 정부재창조를 통한 경쟁력 확보(marketization by reinventing 

government) 등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사고의 확산과 더불어 행정개혁의 주

요 이념으로 구체화되었다.1) 

그런데, ‘작은 정부론’과 ‘기업가적 정부개혁’을 이끈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한국

의 정부개혁에 이념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보다 민감한 주제가 

된다. 정부역량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근본논리는 배제할 수 

없지만, 특정 개혁모형을 취하기에는 한국적 상황과 역량이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자율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사회부문의 성장에 따라 서구국가의 복지국가 축소는 

정부개혁의 틀 안에서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에 의한 불균형성장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정과 시장 메카니즘의 자율성 확보가 개혁에 앞서는 조

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이념에 따라 도출된 무수히 많은 개혁 전략들은 해당 국가가 처한 상

황과 문제인식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되고 제도화된다. 그 결과 또한 사회적 산

출물의 의미를 지닌다. 개혁 행위 자체가 성공을 약속하지는 않으며, 무수히 많은 

변인들의 관계 속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의미가 해석된다. 따라서 개혁

의 실현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보다 정교한 접근방법과 분석의 틀이 

1) 신자유주의자로 대표되는 Osborne과 Gaebler, 신보수주의자로 대표되는 Kemp, Benett, 

Pinkerton 등은 재구조화(restructuring)나 재창조(reinvention) 등에서 도출된 전략과 기법들을 통

해 정부가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자로 향상될 수 있다는 공통된 가정을 하고 있다(Kettle, 1994: 

175; Frederickson, 1996: 263; Arnold, 199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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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유사한 개혁 전략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의 접근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개혁전략과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관리적 차원의 논의는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과 이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개혁과정

과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연구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 정확한 진단 없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는 ‘정부 없는 통치’ 혹은 ‘정부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Rhodes, 1996), 책임성과 민주성이라는 정치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강원택, 

1998) 지적은 개혁이념에 대한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한국개혁의 지향점으로 적실한가 하는 논의에서 부터(허철

행, 2000), 지나친 인위적인 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이르기까지

(Thomas, 1993: 461-462), 한국의 행정개혁의 실현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분석의 틀은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Mazmanian과 Sabatier 

(1980)는 개혁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은 개혁목표의 달성여부를 의미하며, 개혁

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과 공공부문의 책임

성과 대응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적･기술적 실현가능성(administrative 

and technical feasibility)으로 구분한다.

정부혁신의 제도화가 어느 정부보다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개혁 목표와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혁의 

맥락지향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보다 포

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개혁의 정치적, 상황적 맥락과 이념적 조명과 더불어, 

개혁의 목표, 전략, 개혁의 주요 내용을 한국의 관료제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는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혁모형의 형

성과 적용은 어느 때 보다도 한국 사회에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개혁에 대한 평가라

기보다는 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변수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머무른다. 

다만, 연구의 결과가 미래의 개혁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을 시사하고, 유

기적 환류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주로 노무현정

부의 개혁이념에 대한 검토와 개혁목표, 관료제의 변화내용에 대한 특징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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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이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료의 인식에 대한 조

사를 위해 3-5급 상당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10인 가량 심층 면접하였으나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부분적이고 보완적 자료로만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행정개혁의 평가에 의미가 있는 접근방법을 고

찰하였다. 관리주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과정중심적 모

형을 제시하며 한국의 행정개혁에 적용가능한 통합적 모형을 구성한다. 

정부개혁에 대한 논의는 행정의 관리적･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리주의적 

지향과 공적 가치를 구축하고 지향하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의 정부개혁과 평가의 이론적 논의는 주로 관리적 경향에 치우쳐 있다(Denhardt & 

Jennings, Jr., 1987: 199-220). 이 연구에서는 관리주의, 즉 산출 중심적 접근방법의 유

용성과 한계를 서술하고, 대안적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2007년 3월 현재까지의 개혁과정과 결과에 대한 특

징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변수는 개혁이념, 개혁결정과정과 추진체제, 목표･전

략, 관료제의 변화, 평가･환류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며, 분

석변수와 초점, 지표가 정교하지 않아 논문의 한계로 남는다.

Ⅱ.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산출 중심적 접근방법과 한계

관리주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성과(performance)는 생산성, 효율성, 감축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Quinn(1978)은 행정실무가의 관리적 정향을 강조하며, 

활동, 예산, 조정, 동기부여 등 관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공공조직의 성과를 개

선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질적 가치를 고려한 생산성 측정을 강조하는 경우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217

(Jones and Grasso, 1985), 정부 활동의 성과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의미하는 경제

적 측면과, 사회 각 계층･집단･지역간 공적 자원의 배분과 재배분을 둘러싼 형평

성, 그리고 시민들의 행정활동에 대한 수요와 선호를 나타내는 대응성 등에 의한 

가치의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관리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부개혁

의 평가에서도 가치를 배재한 관리적 측면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는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료의 역할, 조직개혁, 분권화,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기제의 도입, 고

객의 요구 존중, 업무수행의 품질개선 등의 관리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Pollitt, 1993; Zifcak, 1994).

그러나, 이러한 관리주의적 개혁논의에 대하여 개혁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시

장성과 경제성에 치우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성과를 측정가능한 형태

로 조작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Siedman, 1970; Thomas, 1993), 공익을 추

구하는 행정활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고(Meier, 1993: 4-7; Conant, 1986: 48; 

Eisenhardt, 1989), 또한 정부활동의 산출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정부조직과 프로그

램간 유기적 상호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Thomas, 1993: 461-462)는 것

이다. 

정부혁신을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

기 위해 공공 체제나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Osborne

과 Plastrik은, 정부혁신이 목표(Purpose: Core Strategy), 유인(Incentives: Consequences 

Strategy), 책임성(Accountability:  Customer Strategy), 권력구조(Power: Control Strategy)

와 문화(Culture: Culture Strategy)의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Osborne & 

Plastrik, 1998: 10-11; 황혜신, 2005: 19에서 재인용).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위해 민간부문의 생산성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념정의와 측정수단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Epstein, 1984: 4), 능률성

이나 효과성과의 관련범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한다(Ammons, 1984: 113-120).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자체가 접근방법과 시각, 그리고 적용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Ammons,1984: 6), 생산성을 협의로 정의하

여 특별한 활동의 투입부문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행정활동

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효과성과 혼동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Hatry, 1978: 28). 



218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한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좋은 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

의하는 경우(Hayes, 1977: 3),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해서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성과측정의 형식으로 널리 이루어졌던 능률성과 효과성에 의한 개혁평가

는, 앞서 그 한계가 지적되었듯이 행정의 공공성과 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하

게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2) 관리주의 접근방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개혁의 

대상은 관료와 관료제를 포함하는 행정현상이며 또한 정치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

기 때문에, 개혁과정의 동태성과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주의 접근방법에서 정부개혁을 평가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능률

성과 효과성 위주의 투입-산출 구조에 치중하기 때문에 개혁상황과 관련 행위자

를 둘러싼 동태적이고 포괄적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한 작고 효율

적 정부를 주장하는 개혁이념과 전략들이 어느 국가, 어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2. 과정과 참여 중심적 접근방법

개혁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경우, 개혁체제를 둘러싼 환경과 결정요인

의 투입, 개혁체제의 전환, 개혁에 따른 산출 등 과정적 요인의 설명에 따라 개혁

현상에 대한 이해는 보다 강화된다고 주장한다(White et al., 1985).

탈관료주의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관리주의와 기업식 정부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으로 Lane(1997: 301)은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2) 공행정과 사조직의 구별을 극소화하려는 기업식 정부의 접근방법은 양자 모두가 효율성과 경

제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Rosenbloom, 1989). 이러한 전제에 대한 논란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Bozeman(1984)의 공공성에 대한 차원적 접근방법으로 구체화된다(김

성태, 1996). 이 접근방법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조직의 공공성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개념과 차원에 따라 공･사부문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어떤 정부기관이나 공조직이 공공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면, 즉 사적인 

특성이 보다 강하다면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리기법들과 경영혁신의 도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공공성이 강한 공적 부문과 일부 사기업의 산

출물에 대해 공적인 책임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견해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219

정의실현을 개혁평가의 주요 지표로 제시하였고, Schachter(1997: 1-16)는 정부개혁

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활발한 시민참여를 들고 있다. Mazmanian과 

Sabatier(1980)는 개혁전략 도출과 사전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을 주장하였는데, ① 

개혁의제의 심각성과 일관된 이념, ②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보의 축적 정도와 활

용가능성, ③ 개혁에 활용가능한 정치권력과 사회적 지원 정도의 세 가지 변수군

을 제시하고, 세 변수군의 분석 수준간 조합에 따라 집행가능성과 시기적 적합성

이 도출된다고 하였다. Ingram(1985)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변수군에 주목하여, 관련

된 지식･정보･경험의 가용성과 타당성이 개혁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

조하였다.

Carnevale(1995)은 정부부문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으로 참여의 기회확대와 공개된 의사소통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성에 의한 공공

조직의 신뢰구축이 개혁목적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Henderson(1996)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통한 시민의 의사전달기능 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비정부조직(NGOs) 구성과 공공문제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Jun, 1986; Willetts, 1996). 

한편으로, 개혁의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관료를 주목하는 경

우(Klein, 1973; Kotter and Schlesinger, 1979: 106-113; Mondy & Noe, 1993), 산출중심적 

개혁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집단의 

순응과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오석홍(2003: 34-48)은 개혁에 따른 저

항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관료의 순응과 자발적이고 자기학습에 의한 참여를 

개혁의 성공요인으로 본다. 또한 정용덕(1999)은, 제도 자체 보다는 주어진 사회 

안에서의 제도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관료집단의 개혁과정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

을 강조한 Senge(1996)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로 한 학습조직을 

처방적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학습조직의 효용을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지속

적 발전과 조직의 성과달성으로 파악하였다. 

산출중심적 정부개혁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에서 제

안하는 개혁의 주요 설명 변수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성의 

주요 지표로 개혁과정에 대한 민간부문, 시민, 비정부기구 들 뿐 아니라 관료의 참

여와 자기학습까지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저항세력으로써의 관료를 바라보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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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작업의 한계는 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 

평가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개혁의 맥락지향성, 동태적이고 

순환적 과정, 이념과 개혁환경과의 적실성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개혁 평가

의 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대안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하는 민주성 위

주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를 전체적 개혁과정 내에 포괄

하는 동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구상이 요구된다.

3.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 설명의 분석틀

행정개혁의 평가는 주어진 환경과 문제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는 산출중심적 개혁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정중심적 평가와의 통합적 모형을 

설계한다. 정부개혁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행위자, 조직, 제도, 기관을 포괄적이

고 동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참여와 합의과정을 강조한다. 개혁결정과정에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과 참여가 보장된 결정체제, 관료제 내부의 개혁에 대한 동

기부여와 조직학습, 그리고 양적･질적 성과평가의 환류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을 때 개혁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된다고 보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이념적 제고와 축적된 지식의 활용, 개혁의 추진기제의 확보, 정부

조직 내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질 때 개혁의 유효성이 결정되며, 이를 통

해서만이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참여와 공개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던 Carnevale(1995)의 주장은, 과도

한 정부권한으로 야기되었던 개혁에의 요구를 설명하고 조정기제로 사용될 수 있

다. 민간과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며(Willetts, 1996), 관료집단의 순응과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던 학자들의 주장(Klein, 1973; Kotter and Schlesinger, 

1979: 106-113; Mondy & Noe, 1993) 역시 한국 상황에서 적합한 개혁목표의 달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정부성과는 사회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논의될 수 

있고(Lindsay,1976: 3), 가치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행정체제의 특성, 공공부문과 사

부문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정치적 요인 역시 개혁대상이며 

평가의 대상이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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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분석 틀

정부개혁이념과 목표

개혁의 추진체제 개혁평가시스템

관료와 관료제의 변화

위의 <그림 1>은 개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과정 변수를 통합하여, 각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비상(飛翔)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균형

을 잃고 하강(下降)할 수도 있는 로켓(rocket) 형태의 정부개혁 분석틀을 구성한 것

이다. 이 분석틀은 Mazmanian과 Sabatier(1980)의 개혁평가모형과 전종섭(Jun, 1986)

의 과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적 구상 모형4)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개혁의 분석

틀로 재구성한 것이다. 개혁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행위자, 조직, 제도를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현상으로 가정하고, 변수간 유기적인 관계와 환류체제에 의

하여 개혁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개혁이념과 목표의 적실성, 결

정과정과 추진체제의 민주성과 합리성, 관료제 내부의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학습, 그리고 양적･질적 성과평가의 환류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개혁 목적의 달성이 제고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각 변수의 적실성과 민주

성, 합리성에 대한 지표설정과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었고, 변수간 관계에 대

3) Weaver와 Rockman(1993)은 정부의 활동의 성과 혹은 효과성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특정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전제하고 10가지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능력, ②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능력, ③ 실패한 낡은 정책의 혁신능력, ④ 갈등

관계에 있는 목표의 조정능력, ⑤ 유력 집단에 대한 비용부담 능력, ⑥ 조직화되지 못한 이해관

계의 효과적 대변능력, ⑦ 효과적인 정책집행 능력, ⑧ 정책의 안정성 확보능력, ⑨ 무역 및 국

방분야에서 국제적 공약의 제시 및 유지, ⑩ 정치적 분열의 예방･관리 능력 등이 그것이다.

4) 전종섭은 전통적 관료제의 산출 중심적 개혁방식을 합리모형에 비유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

은 다양한 참여와 참여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구상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개혁의 질적 가치, 참여와 학습을 강조하며, 개방적 환류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Ju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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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역시 한정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개혁의 성과 이외에, 과거의 행정개혁평가에서 배제되었던 과정

(process)과 행위자(actors)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나, 시기

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한정적인 특징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

수간 관련성에 대한 동태적 분석의 부족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Ⅲ.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성

1. 정부개혁의 이념과 목표

노무현 정부는 선진혁신국가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후 2003년 4월 9일 설치된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혁신 작업을 가속화하였

다(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을 위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략과 대안들이 제

시되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혁신의 제도화과정이 진행되

었다. 과거 한국에서 정권 초기에 단기적･분절적인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행정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운영체제의 개편을 강조하였으며, 노무현 정

부에서는 운영체제, 기능개편과 재조정, 상시 평가체제 등으로 장기적･포괄적인 

개혁과정으로 이어졌다.

출범 당시 한국의 상황은 분열된 국론, 국민들의 개혁피로감 가중, 공직사회의 

부패, 빈부격차의 심화와 집단간 갈등상황의 표출 등 불안한 환경이었다. 또한 여

소야대라는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더불어,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높지 않았다.5)

5) 미국 부시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강경한 대북관계, 그리고 이라크전쟁은 국내 뿐 아니라 국

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계속되고, 국가

재정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국가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동아일보, 2003년 11월 13일). 당시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회복의 지연과 2003년 당시 공공 사회복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5.7%에 불과하였다. 또한 2004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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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개혁환경이 지니는 특성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세계 각국의 

개혁 기조를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다는 진퇴양난

의 상황에 근거한다.6)

노무현 정부의 개혁결정과정에 작용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은 개혁에 대한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으로 양극화됨을 볼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비

교하여 보다 폭넓은 관료제 내부의 개혁 지지기반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후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 참여하였던 젊은 관료층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서 개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내재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

인다(김태룡, 2004). 둘째, 시민사회의 개혁적 힘의 강화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할 수 있었던 대통령선거의 지지기반은 시민사회 내의 개혁적 세력들과 젊은 층

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하에서 시민사회 내의 진보개혁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된 배경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의 집단화와 결집을 야

기하기도 하였다. 셋째, 개혁상황과 조건 변화와 맞물려 국내 세력의 보수 대비 진

보라는 성향이 표출되었다. 특히 보수 세력의 재결집 현상이 적극적 행동표출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보수언론과 노무현정부와의 갈등상황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신동아, 2003. 9.: 161-170). 현 정부에서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대규모 언

론사와의 관계는 대통령의 사상적 배경, 친인척비리 등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행

해졌고, 사법부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구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의 결집이 노무현 정부 출

범의 정당성이 되었던 만큼, 개혁추진의 인프라가 한국의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강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여 년간 축적된 다른 국가의 개혁사례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연구물의 축적이 관련 정보의 활용을 높게 하고 개혁목표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과거의 가치에 대

국의 국가경쟁력을 2003년 대비 11계단 하락한 29위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에는 12계단 상승하여 17위를 기록한 바 있다(www. president.go.kr).

6) 개혁이념과 정책기조는 국가의 개혁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행정환경

과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개혁추진세력의 정당성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

들의 개혁에 대한 문제인식과 요구 또한 개혁의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관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상호작용이 주목되는데, 개혁의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또한 충분한 학습능력과 축적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다양

한 목표수준의 설정과 평가기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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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조명의 요구,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다른 한국의 문제 상황에 적실한가에 대

한 의문, 특히 보수 세력의 결집과 힘의 대결구도 표출 등이 개혁을 추진하는 걸림

돌로 작용하였다. 

개혁상황과 이념의 적실성을 논하기 이전에,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념과 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념을 신자유주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부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개혁 이념 이상의 메타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7) 즉, 신자

유주의의 맥락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논의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개혁이념 이상의 

것이므로 보다 구체화된 개혁이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는 개혁이념과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개혁의 이

념적 지향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는 집권초기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해석

으로부터 시작되지만,8) 정부개혁의 공식적 목표와 전략을 살펴 볼 때 신자유주의

의 개혁논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김균･박순성, 1999). 노무현 정부는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의 개혁 

사조나 이론적 배경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겨레신문, 

2004년 3월 26일). 다만 이전 정부들에 비해 시장 지향적인 개혁모형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7) 국가별로 개혁의 깊이, 범위, 성공 여부는 다양하지만 고객지향적 서비스, 성과계약, 경쟁, 정

부규제완화, 정부조직의 신축적 운영, 조직축소 및 분권화 등의 유사한 전략들이 활용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정부규모와 운영방식을 규정짓는 개혁이념이라기 보다 개혁이념을 이

끄는 메타 이데올로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정승건, 2000: 47), ‘작은 정부론’이나 ‘기업

형 정부’는 여기에서 도출된 특정 이념범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

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는 신자유주

의･신보수주의적 사고의 확산과 그 맥락을 같이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발적 시장질서를 통

해 누리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진정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신념으

로(배용수, 2000: 29), 복지국가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규제의 완화, 신관리주의적 규범, 

정부개혁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8)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이념이 신자유주의에 따른 것인가라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허철행, 

2000). 신자유주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반면에(이병천, 1998; 김균･박순성, 1999; 안병영, 

1999), 시장중심적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정부개입을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최장집, 1998). 김대중 정부의 경우 신공공관리모형에 의존한 정부개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적인 관리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기존의 관료제 모형에 어느 

정도의 변화와 성과를 거둔 반면, 행정의 기본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관리방식의 무리한 도입

으로 인해 관료집단의 저항과 무관심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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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

께하는 행정, 그리고 깨끗한 행정으로 설정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22). 이는 OECD 주요 국가에서 나타는 목표 또는 가치와 유사하지만, 개혁이 구체

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맥락과 전략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특히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 그리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개혁이념과 목표가 신공공관리론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와 차이

가 없다. 그런데, 김태룡(2004)과 황혜신(2005)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념이 정부

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기업가적 정부 모형’과 유사하다고 보

지만, 클린턴 정부의 개혁전략이 연방정부 재정의 감축과 인력조정을 포함하였다

는 점(NPR, 1993)에서 이념적 유사성은 발견되나 미국과 한국에서 그 이념과 전략

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감축

관리의 논의는 제한되어 있다. 아직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정에서 정부

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추진과제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청산과 사회적 약

자를 위한 형평성 제고, 개혁을 위한 국민 공감대의 확산, 사회적 갈등요인의 해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적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계 재정립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부문의 자율성 증진과 복지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한 한국 정부는9), 과도한 

정부권한의 문제인가, 혹은 비대한 재정지출과 정부규모가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

인식의 출발점부터 갈등 상황에 있다. 이미 ‘재정개혁’이나 ‘목표관리’를 주축으로 

한 행정개혁론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시장성을 지향하는 정부’로

의 개혁은10) 투입 대비 결과를 강조하는 산출 중심적 개혁모형의 정립과 개혁평

9) 국제적인 구조조정의 요구, 경제성장요인의 둔화와 장기적 경기침체,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

동 등 거시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외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빈

곤층의 확대, 청년실업 및 장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복지정책의 한계를 드

러냈고 다시 새로운 복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주력한 복지 

분야의 과제는 ‘사회양극화 개선’과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다(보건복지부, 2006). 노무현 정부

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년”에서 참여복지공동체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

의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등 3가지 정책영역

을 정하고 있다(www.mohw.go.kr).

10) Fridman과 Fridman(1980), 그리고 Posner(1992)는 미국의 정부개혁을 ‘신경영주의’로 이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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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이어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재정의 몫이 다른 OECD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재정개혁과 목표관리가 내재화되지 않은 한국 상

황과는 정부의 여건 역시 차이가 있다. 

신공공관리모형이 지닌 이론적 한계와 동일 모형의 다른 국가에 대한 이식의 

부작용이 지적되고,11) 한국의 상황이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와 사회적 요인을 지

니고 있다고 인식한 노무현 정부와 개혁추진기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가 이전 정부들과 같이 시장지향적인 개혁모형을 강력하게 추구하기는 상대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시장 

지향적인 개혁방식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과, 행정문화적･

환경적 여건의 차이로 외국의 신공공관리모형을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문제가 있

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작은 정

부가 아닌 효율적 정부 지향 등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Ferlie et al(1996: 10-15)가 유형화한 효율성 유형(the efficiency 

drive)과 조직축소와 분권화 유형(downsizing and decentralization)은 덜 지향하면서 

그 대신에 변동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문화모형(Organization Culture Model)에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노무현 정부는 행정개혁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적 배경으로, ‘소비자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의 ‘행정개혁이념(the ideology of 

public sector reform)’이 탈규제(deregul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시장성확보에 의한 정부재창

조(marketization by reinventing government)로 구체화되었다는데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

11) 관리주의적 시각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대규모의 조직개편이나 감축관리에 치중하기 보

다는,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 개선과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혁의 제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경험한 서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경제원리

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규범적, 기능적 정치 및 국가이론을 내포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확산된 행정개혁론은 성숙하고 자율적인 시장부문의 역량이 전제될 때 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Leftwich, 1994).

12) Ferlie et al(1996)은 OECD 국가에 적용되었던 신공공관리모형을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형은 효율성모형(the efficiency drive)이다. 이 모형은 가장 먼저 도입된 

형태로 공공부문에 기업적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한데 특징이 있다. 주된 전략으로는 재정적 

통제, 비용절감, 효율성, 재정기능의 강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조직축소와 분권

화모형(downsizing and decentralization)이다. 이 모형은 주로 조직의 분권화와 축소를 통해 조

직의 탄력성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다. 주된 전략으로는 영향력에 의한 관리와 같은 

새로운 관리스타일로 이동할 것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조정형태로서 조직의 네트워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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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원의 참여와 혁신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정부 내외의 개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관료제 내부 조직문화의 변화

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조직문화모형’에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목표와 전략이 민간의 최신 혁신기법들을 공

공부문에 과감히 도입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효율성 모형’의 특징을 보이지

만, 맹목적으로 비용절감이나 정부 개입의 축소를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황혜신(2005: 131-132)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혁이념에서 나타난 

신공공관리론의 기조는 개혁의 목표와 전략단계에서 김대중 정부에 비하여 시장

지향성은 다소 완화되고, 참여적 성격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념은 신자유주의의 맥락을 따라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틀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경쟁력의 제고 이외에 깨끗한 행정의 구현, 관료

제 조직문화의 변화,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과정의 중시,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

화 등을 개혁목표에 포함함에 따라 이념과 목표의 상황적 적실성이 어느 정도 확

보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당시의 한국에서 요구되는 부분이었고, 20여 년간 축적

된 개혁에 대한 수 많은 논의 과정에서 강조된 참여와 민주성･형평성에 대한 기조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개혁의 목표와 전략13)은 개혁의 상황적 요

구에 비추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개혁이념과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부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선거의 후유증과 소위 코

직 간에 전략적 제휴를 강조한다. 셋째 유형은 조직문화모형(Organization Culture Model)이다. 

이 모형은 변동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작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하

는데 있어 가치･문화･권리･상징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직문화의 영향력이 중요하

다고 보고 있다. 넷째 유형은 공공서비스지향모형(public service orientation)이다. 이 모형은 사

기업에서 성과가 있는 수단이나 제도들을 공공부분에 투영시키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다. 주

된 수단들로 TQM의 부활, 사용자(user)의 관심과 가치 반영, 정형화된 서비스의 전달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학습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3)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

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대 국정과제를 선

정하였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와 행복한 국민으로 요약된다(김병

섭･박상희, 2005; 황혜신, 2005에서 재인용). 정부혁신을 통하여 지향하는 목표는 2015년까지 

국가경쟁력이 세계 10권 안으로 들어서고, 모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5대 실천 목표로써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분권화

된 행정, 함께하는 행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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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정치가 더해지면서 사회의 갈등요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출범 이전에 국정

과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으나 탄핵안 결의로까지 이어졌던 

정치권 내의 갈등14)과 개혁에 대한 신뢰감의 퇴조15)는 개혁의 추진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으로 

나타난 정부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북핵 관련 위기와 대북관계, 부동산 가

격의 폭등과 급락, 국민연금법개정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노

출된 부문간 갈등과 의견 차이 등 사회적 갈등의 양상과 정도는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2007년 4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증원계획의 발표 당시 보여주었던 여론과 

언론의 반발은 적지 않았고,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공무원 연금법 등에 대한 

개정논의가 동시에 거론되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권한과 역

할, 규모 문제에 대한 합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개혁 이념은 무엇 보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

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정부기관 내로 투입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조체제

를 이룰 수 있는 이념적 모색이 요구된다. 

14)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제를 대폭 축소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

관제 는 무산되고(동아일보, 2003. 2. 27),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이 학문적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정책실장직을 사임하였

다(동아일보, 2007. 3. 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장으로 참여하였고, 대통령 정책실장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김병준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은 2006년 8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된 지 보름 만에 물러난 바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논

문표절 의혹 등이었으나, 집권 정치세력의 과도한 코드정치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었다. 

15) 시장모형에 기초한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

이 증폭되는 상황 하에서 출범하였다는 점과, 또한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달리 IMF 관리체제와 

같은 위기상황을 구실로 개혁에 따른 고통분담을 요구할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

혁 대상 집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개혁

의 지배적 모형이었던 신공공관리론이 상대적으로 퇴조하였고,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속되

어 온 개혁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개혁의 정당성 자체도 약화되었다(김태

룡, 2004). 탄핵안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헌

법재판소의 판결로 보다 유연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였으나, 2005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

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고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이 사퇴하는 등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하

락과 당정간의 갈등심화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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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개혁의 추진체제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은 2002년 12월 30일에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출

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명의 인수위원 외에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약 17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3년 1월 

7일에 10대 국정과제와 2월 20일에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후 역할을 종료하였다. 

이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2003년 4월 9일 정부혁

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되고, 동년 7월 22일 행정개혁로드맵이 발표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구체적인 정부개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개혁 일정이 확정되었

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개혁의 목표로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위목표로 5대 분야 10대 아젠다 30개 세부과제를 설

정함으로써 초기 개혁계획을 완료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사조와 이념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사조는 유지하되, ‘기업

가형 정부개혁’이념과 목표를 취하면서 개혁의 주요 전략으로 조직문화모형에 따

른 변동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목표에 근간이 되

는 최초의 개혁의제가 형성된 시점은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

식 출범한 후, 2003년 1월 7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최종적인 정

부개혁의 목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혁신분권위

원회가 구성된 이후인,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로드맵의 발표에 이어 동년 7월 22

일 발표된 행정개혁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담당하는 추진체제는 수립부서, 주관부처, 실천부서, 실

천책임자로 구성되어 계층화한 양상을 띠고 있다(김태룡, 2004). 이 중 계획의 수

립부서로는 정부개혁의 총체적 기획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부에 5개 전문위원회와 행정개혁과제의 사전심

의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위원회의 안건관리 등의 지원

을 담당할 기획운영실이 설치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부개

혁추진전략’에는, 시민단체, 국내학계, 국외학계,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선

진국 정부개혁기구, 언론기관, 각종 공익･민간단체, 기존개혁추진기구(이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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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사법부 등과의 ‘개혁협력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학계, 언론, 여론주도층의 참여와 여론 수렴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http://www.president.go.kr/warp/app/gr/policy_arch). 

정부 조직 내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의 표명은(동아일보, 2003. 6. 16.),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중요성, 개혁주체로서

의 관료, 개혁마인드와 개혁효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홍보대상을 찬성계층과 반대계층으로 

세분화해 홍보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조선일보, 2003년 6월 17일; 중앙

일보. 2003년 8월 12일).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개혁추진조직들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보다 계층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을 개방적 참여를 

통해 이끌어내려는 강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개혁의 방향과 전략구성은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과제별 추진과 점검은 행정개혁주관부처, 부처단위 과제발

굴과 개혁확산은 각 부처 업무혁신팀에서 분담하는 현재의 개혁추진네트워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16) 개혁 추진동력의 상설화와 모범사례의 발굴

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혁과정에 대한 적극

적･자율적 참여가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기관에 대

한 평가가 혁신 또는 성과관리와 연계되면서 정부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오히려 

가중된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과거 역대 정부들이 개혁추진체계라는 측

면에서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한 결과개혁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개혁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점과, 지원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계층적인 개혁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6) 그런데, 참여를 통한 개혁의 필요성 공감과 동기부여의 제고, 

그리고 이들을 개혁의 주체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그 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동아리에 대한 유인 요소가 포상 수준을 넘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등(www.mogaha.go.kr), 자율적 변화노력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정부기관평가의 주

16)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취임 초기부터 기존의 사회주류와 갈등을 빚고 

또한 자신의 지지층과도 갈등이 생기자 정책을 추진할 동력으로 관료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정권과 달리 당정분리를 강조했기에 행정부와 공무원조직

을 국정운영의 축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집권 1년여 동안은 여당인 민주당과 일정

한 거리를 두어 왔기에 구조적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0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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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표로 활용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개혁은 이념의 적실

성에서부터 개혁대안의 마련, 시행시기와 방법, 보상과 유인요소의 선택에 이르

기까지 관료제와 관료들의 광범위한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전제로 해야 그 효과성

을 약속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변화과정은 형식적으로는 공론화와 합

의의 과정을 거쳤으나, 자율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노무현 정부는 김태룡(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다소 계

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부의 개혁추진체계와 유사하다. 

즉, 개혁전담부서를 설치함은 물론 공무원 개인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확산과 지

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포조직까지 구축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 형태로 구성하

였다. 또한 개혁지원세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 접

근을 시도하는 등 김대중 정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

고 있다.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토론을 이끄는 적극적 모

습 또한 이례적이다17).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개혁추진체계와 개혁세력

의 확장전략은 전 정부들에 비해 계층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에 따

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

방분권특별법의 기초를 구성하고(2003.12.), 현재까지도 개혁의제의 형성, 전략의 

개발, 연구의 축적, 분권의 추진 등 개혁추진체제로써의 위상을 강조하지만

(www.innovation.go.kr), 개혁과제의 발굴과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역할 분담되었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과 개혁의제의 형성과 

전략개발 등의 영역에서 그 기능이 중첩되고 있다. 또한 행정개혁의 주관부처와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갈등과 재조정의 요구가 발생한다.  

정부개혁의 추진체제를 제도화하면서 구성의 다양성과 개혁결정의 개방성은 

높았지만, 개혁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정

부개혁에 대한 목표의 구체성은 김대중 정부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했던데 

반해,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목표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구체성의 정도도 상대적으

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18) 노무현 정부는 단지 생산성만의 추구가 아닌 기본적으로 

17) 2003년 정부 출범 이후 2005년 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100회 이상의 회

의를 직접 주재하고, 60여회가 넘는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2005).

18) 10대 국정과제는 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②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③ 자유롭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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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의 재구성에까지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 보다

는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한 서비스 분야의 확충, 정부의 분권화와 기능 재조정 등

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면서 개혁추진체제와 평가체제의 통합과정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한국적 상황과 개혁이념의 형성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치유를 목표

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개혁추진과 평가체제의 구축은 긍

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추진체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가진 

위원회 조직으로써의 한계, 정부 주요 혁신주관부처들의 다원화되고 서로 상이한 

혁신기조와 전략의 형성, 개별 정부기관들이 각각의 추진체제에 대응하면서 혁신

과 성과관리, 평가에 투입해야 하는 자원이 본질적 업무영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

도해지는 과정상의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관료와 관료제의 변화

개혁의 목적 달성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의 요인으로는 구성원들의 

순응과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된다(Mazmanian & Sabatier, 1980).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구성원의 역량, 동기부여 및 권한이양,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전달,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논의된다(Stum, 1998; 윤수재, 2005에서 재인용).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한국 정부의 개혁과정 보다 관료의 참여와 동기부

여를 강조하고, 혁신역량의 제고와 문화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둔다

(www.mogaha.go.kr). 정부혁신을 설계･진단하고 평가하는 주요 기관은 행정자치부

의 정부혁신본부와 정부혁신관리평가단으로19) 2006년의 주요 평가 부문에 혁신

시장질서 확립 ④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 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⑥ 국민통합과 양성평

등사회의 구현 ⑦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⑧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⑨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⑩ 정치개혁의 실현 등이 포함되었다(김판석, 2002: 10-11).

19) 행정자치부는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기획예산처에

서 이관된 정부혁신의 관리와 평가기능을 담당한다. 정부혁신본부는 혁신정책관, 조직혁신

단, 혁신컨설팅단으로 구성되며, 정부 혁신의 평가는 정부혁신관리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한다. 정부혁신평가단은 2007년 현재, 장지인 위원장과 53인으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설치한 바 있다. 평가대상은 18부 5처 18청 2실 7위원회의 50개 기

관이며, 7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위원회이다(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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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20%), 혁신역량(20%), 혁신문화(15%), 혁신성과(45%)가 설정되었다. 이 중

에서 혁신문화는 2006년 당시 신설된 것으로, 문화와 혁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혁신문화의 형성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의 반

영은 노무현 정부의 문화 중심적 개혁전략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와 관료제의 변화가 행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바람직한 결과를 예

측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관료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할 일과 우선순위,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정확

한 진단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추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다

만, 관료제의 구조변화의 측면을 보면, 다양한 제도와 전략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정 보다는 양적인 증가의 양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한다. 또한 중앙행정기

관 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20). 전체적

으로 다원화된 평가시스템에 대비하고 마련해야 하는 과제의 양이 적지 않거니

와, 기관간･기관 내부 부서간･개인간 성과평가에 대한 형평성과 정확한 진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관료제의 구조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조직의 구

조는 분화되고 규모는 팽창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변천사

년도 실 국 과 차관보 1급 2급 3급 3･4급 4급 기타

2005 42 180 917 8 4 124 30 307 55 101

2004 38 182 819 10 4 110 36 263 70 87

2003 36 169 770 10 3 101 41 258 60 79

2000 36 167 756 10 2 106 30 256 50 78

1998 37 166 776 9 1 121 34 259 68 90

1995 43 160 764 11 1 161 302 0 101 64

1990 39 187 800 14 1 135 46 0 339 52

1980 28 187 706 20 0 196 149
자료없음

1970 22 112 361 12 0 96 219

1962 20 86 338 8 0 자료 없음

자료 : www.kipa.re.kr

20) 관료의 반응과 인식에 대한 부분은 혁신담당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결과이며,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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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기관의 경우에도 감축관리 논의와 IMF 

등으로 1990년대에 축소되었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정원은 1962년도 253,030명에서 김대중 정

부 당시 17부 2처 16청의 555,501명의 중앙공무원 인력규모에서 2005년 12월 현재 

931,025명으로 증가하였다(www.kipa.re.kr). 

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축 추세였던 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

부 이후 다시 대규모로 증원되었다. 이는 작은 정부가 정부개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의 하부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36실 168국 760과

였던 하부기관은 2005년 1월 현재 38실 180국 818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담당

관 수는 2001년 당시 525명에서 2005년 1월 현재 559명으로 증가하였다. 3만여 명

에 달하는 중앙정부 공무원의 증원과 더불어 정부조직의 격상이 이어지고 있으

며, 이미 시행중인 장관정책보좌관제 외에 일부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안, 그리

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확대 등이 양적 증가의 일례이다21). 

정부는 2007년 1만 2317명을 증원하는 등, 향후 5년 이내에 공무원 5만 1223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www.mogaha.go.kr).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

세지만, 증원규모의 80%가 대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서울신문, 2007. 4. 

24.), 규모의 문제이기 보다는22)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와 적절한 예산

과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과 조정이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21)22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2004년 예산은 약 914억 원이었으나, 2005년 예산규모는 약 2655억 

원에 달해 2.9배 증가할 예정이다(동아일보, 2004년 11월 19일). 이러한 예산내역에는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예산 931억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예

산 843억 증액이 큰 요인이지만,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자문

기구의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22) 복지국가의 등장은 국가 예산규모의 증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가기구의 확대와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할 인력고용의 증대를 가져왔다(김태성･성경륭, 1993). 즉 산업사회를 거치

면서 방치되어온 산업재해, 질병, 노령과 빈곤, 실업 등의 제 영역과 노령화 사회, 정보화 사회

에서 더욱 증대되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국가의 복지개입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국가는 

제반 복지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와 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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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년도 순위

2003 18

2004 29

2005 17

2006 24

 자료 : www.weforum.org

특히, 2006년 9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수(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는 전체 125개국 중 전년도의 17위에서 24위로, 공공제도부

문은 전년도 38위에서 47위로 하락하였다(www.weforum.org.).  

한국 정부는 2006년 8월 현재 18부 4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부서 중에서 여

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부는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여성가족부

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http://www.mpb.go.kr/servlet/ 

loadMenu?menuFlag=K031). 또한 4처를 구성하는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

보처, 법제처 중 국가보훈처 역시 보훈대상자란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

이며, 이 밖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이다. 노무현 정부의 조직기능의 조정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지 않음은 정부 초기의 개혁추진과정에서 밝혔으나(서울신문, 

2007.4.24.),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개혁요구

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

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

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구조개편 보다는 기능의 재배

분에 중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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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무현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운영시스템 및 제도개선 조직구조개편 및 기능조정

-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 정부조직 진단 및 재설계

- 서비스 스탠다드 구축

- 정책실명제

- 시민평가단 도입

- 직무분석과 성과지표 개발

- 다면평가제 시행

- 부처간 내부인사 교류센터 설치

- 팀 조직의 활성화

- 재정운영의 자율성･참여확대

- 인사행정조직의 이원화 해소

- 인사권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확대

- 다면평가제 시행과 확대

- 장관정책보좌관제 시행

- 고위공무원단 구성 및 성과급제의 확대

- 부처하부조직편성의 자율권 확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및 운영

- 사이버 업무혁신토론방 운영 및 혁신담당관제 도입

- 청와대 조직개편

- 4위원회 신설

- 철도청의 공사화

-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 소방방재청 신설

- 방위사업청 신설

-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업무를 보건복

  지부에서 이관)로 확대

- 특별지방행정기관통폐합

- 책임운영기관 확대

-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을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

  사위원회로 이관

- 행정자치부의 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

- 행정개혁 사무를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

- 공기업 평가업무를 기획예산처로 일원화

 

위의 <표 3>에서 나타난 노무현 정부 조직개혁은, 역대 정부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개편에 치중하지 않고 기능과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좀 더 고려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정부기구의 격상과 이로 인한 관리직위의 증가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개혁 가운데 다면평가제23)나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이동, 장

관정책보좌관제 등은 운영시스템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우리의 조직문화나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임상적 과정

을 거쳐 확대 실시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행될 때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 장기

23) 다면평가제의 경우, 이미 2001년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모든 인사관리에서 이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실정이었다. 전기정 

대통령정책 프로세스개선 비서관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

처들의 다면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임에 따라 92%(50개 기관)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전격적으로 도입하

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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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으나, 개혁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도입의 양태는 지극히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제도나 프로그램의 도입이 충분한 준비와 시행착오의 수

정 과정 없이 바로 성과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인기제로써의 역할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회의적 결과를 노출한 바 있는 성과급제도와 같이 우

리의 조직문화나 특성과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

지 않고 확산되는 개혁과정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구조개편과 기능의 조정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도 적지 않다.24) 기능조정의 경우, 중앙부서의 대부분이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 부서의 기능이 개념적･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정

의되고, 그 정의된 개념에 입각하여 행정이 시행된다면 중앙행정기관간 서비스 

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

관이 서비스를 경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부서간 기능중첩의 사례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리지원 관련 단위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구직자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지원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장애인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일반여성

자료 :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31

24) 일례로써,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편된 청와대 조직의 특성은 권한의 분산에 있었다. 

2003년 5월, 직제를 변경하였으며, 8월에는 기본 골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19개 비서관 중 3개 

비서관(미디어 홍보, 지방자치, 현장모니터)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에 정책실장 산

하에 경제부분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과 비경제부분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으로 이원

화하고 정무수석을 폐지함으로써 과거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2

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배제되었던 청소년 업무 역시 가족과 청소년을 분리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로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조직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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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첩성의 문제는 정부의 여러 부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기능의 배타성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었던 과거의 조직 원리에는 상충된다.25) 다

만, 서비스 경합의 문제가 효율성을 넘어서 경쟁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

공과 연계망 구축으로 나타날 지는 시간적 추이를 두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구조개편과 기능 재배분 또한 개별 부처별로 필요할 때마다 개

혁하는 방식이나, 또는 중첩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복된 기능조정 중심의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는 편이 오히려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김광웅･정정목, 2002). 조직개편이나 무리한 관리방식

의 도입, 동일한 계량지표의 적용 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Kettle, 1994; Meier, 

1993; Conant, 1986),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체계가 기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배

제한 채 무리한 혁신 관리기법의 제도화나 성과평가에 있어서 계량적 지표를 선

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성과 중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직의 탄력성

과 개방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개방형 임용제나 부처간 교류의 확산은,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Kettle and Dilulio, 1995), 노무현 정부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만이 강조되었다(www. 

mogaha.go.kr). 한국에서 KOTRA 등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균

형성과표(BSC)에 따른 정부조직의 성과관리는 2004년 해양경찰청에서 최초로 도

입하였다. 이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조직혁신과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부

문에서 강조됨에 따라 2006년 말 현재에는 33개 부처에서 도입되고 있다. 제도나 

전략의 도입에 있어서 문화적, 행태적 요인을 다른 정부에 비하여 강하게 인식하

고 주장하였으나, 빠른 제도화와 기관에의 확산은 오히려 이를 역설적으로 부정

한다.26)

25) 정치체제나 사회경제적 요인은 통제나 조작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조직의 관

리개선이 쉽게 접근될 수 있다.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관리적 측면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자로써 누가 더욱 효율적인가에 관심을 두는 경우 민영화나 제 3섹터 등의 도입 등 서비

스 공급과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제시한다. 또한 조직설계와 재설계, 의사결정과

정과 정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과학 적용, TQM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 개선 등

이 이러한 접근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Milakovich, 1992). 

26)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는 학습 및 토론 활성화 과제의 경우에도, 

자율적 참여와  공무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다. 2002년의 195개 

공무원 연구모임은 2004년 309개로 증가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67). 200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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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념과 목표의 내재화를 이끄는 관료제 내부의 변화과정도 순조롭지 않

다. 개혁목표에서 가시화된 성과관리와 평가체제의 일원화로 제도화된 정부조직

의 혁신과 성과관리에 대한 개별 기관의 부담은 정부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

하고, 본질적 업무 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혁신담당부서의 구성원들

은 혁신과 성과관리의 업무가 기관평가로 이어지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

고, 다른 부서들간의 갈등과 저항요인을 지적한다.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평가

부서와 피평가부서 등 정부조직의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도되었던 평가체제

의 구축이 오히려 기관의 자율적 역량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혁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관료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관료의 자발적 참여와 개

혁목적의 인식, 변화하는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 동기부여가 보장되는 운

영체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습조직27), 조직의 분권화, 참여

적 관리, 연결망(networking)의 활용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에서는 관료들의 자기학습과 학습조직의 확산, 학습동아리의 장려 등이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관료의 적극적 참여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

기 위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 바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방법론이고,28)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어느 정부 보다 강조하

며, 관료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와 동기

부여의 내재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며, 무리한 제도화를 추진할 경

우, 반발과 저항으로 인하여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관료와 관료

제의 변화가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후 시행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토론문화발전과정’과 포상제도 시행, 그리고 2004년 6월 

이후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을 통한 인사평정에의 연구모임 참여실적 반영 등이 연구모임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것이기 

보다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27) Senge(1996)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로 한 학습조직을 처방적 모형으로 제시

하면서,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고, 학습조직의 효용을 조직을 구

성하는 개인들의 지속적 발전과 조직의 성과달성으로 파악하였다. 

28) 정보기술에 따른 과업구조와 조직구조의 변화 그리고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로운 경영학의 지평으로 제시되어온 학습조직의 관점은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의 기법을 제

공하는 실천적 도구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한 차원 더 높게 경영의 새로운 현상을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는 “재구성된 시스템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손태원, 

1995) 학습조직의 효과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널리 인정되어 개혁과정에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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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만, 전체적인 전략과 목표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평가시

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변화의 요구가 아직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료태도

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성과 또는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을 완화시키고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성과관

리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4. 개혁평가시스템

개방적 환류체제29)로 설정되었던 개혁산출과정은 특히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분석이 학계와 민간부문의 전문가에게 요구된

다. 개혁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경제성 혹은 효과성 요인을 배재할 수 없지

만, 공적 가치의 측면과 정치적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개혁상황

이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각국의 개혁추세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노출되

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경제부문 및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을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체제에서 역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한데 외부적 평가와 더

불어 내부평가와 자기평가가 스스로 이루어질 때 개방적 환류체제의 요건이 형성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성과의 평가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다른 정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성과 향상 보다는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

에 주목하면서, 단순한 조직변화 보다는 조직재설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정부혁

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www.mogaha.go.kr)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

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성과목

표와 지표개발이 완료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성과계획

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성과보고서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혁신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문은 인사, 조직, 재정, 정책, 정보

29) 개방적 환류체계는 행위자의 상호참여(mutual participation)가 보장될 때 의미를 지니게 되며, 

동태적 상황변화에 ‘스스로 균형을 이루는’(self-balancing) 것을 진화적이라 규정하였다(Jun, 

198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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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부문 등 정부조직관리의 각 부문을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평가시스템으로 구축

하였다는 점이다.30) 또한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의 기조로 볼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강화와 공공조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성과관리와 관료제의 변화 노

력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도 바람직하다. 인사개혁에서도 부분적이

기는 하지만 부처기능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

치부에 분산되어 있던 인사행정의 중복적 기능문제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부처의 

조직편성과 인사에 대한 자율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혁신적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 혁신포럼을 구성과 확산을 유도하는 등 참여 중심의 혁신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제도화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노무현정부의 개혁추진기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일원화되지만, 평가

기관은 동위원회, 감사원으로 이원화하였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정

책평가위원회의 활동 역시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31)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

한기본법에 따라 정부개혁 뿐 아니라 정부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의 제도화의 기

틀이 마련되었으며,32) 이 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

과에 대한 평가추진기구의 다원화와 제도화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현재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관련 활동으로는 ①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② 국무

총리실에 의한 평가, ③ 감사원에 의한 감사, ④ 기획예산처에 의한 성과관리가 있

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와 중앙인사위원회

30) 정부 내의 각종 비능률적 요소와 투명성의 부족,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모습, 국민의 

참여보다는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 운영방식,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효과적인 협력

관계 형성의 미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을 개선하

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http://www.gov-innovation.go.kr/action). 

31)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동년 6월 26일 감사원의 감사행정 혁신방안과 관련, 과거의 회계감

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합법성 감사 위주에서 탈피, 국정운영시스템과 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

업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03. 6. 26.). 특히, 국

정평가기능을 강조하여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이런 권한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6년 

국무조정실의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혁신에 대한 평가 부문이 2005년까지는 존재하는 등 성

과관리에 대한 부문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32) 이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이들의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이 폐지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됨에 따라 정부혁신은 평가의 제도적 틀에 포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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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관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의 

하나가 중복평가의 폐해이다. 그 자체가 비능률적이라 할 만큼 평가대상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비협조와 저항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평

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김태룡(2004)은 우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개혁의 대상과 연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포괄하고자 하는 개혁

의 대상이 너무 넓고, 비공식적 개혁추진체계들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의 분열과 

저항의 세력화를 우려한다. 

무엇 보다, 우리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서

구의 개혁전략과 사례들이 무비판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 마다 BSC, TQM, Action Learning, 학습동아리 등이 도입되고, 평가의 지

표로 활용된다.33) 이러한 경우, 혁신리더십과 성과와의 관계, 혁신문화와 역량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적 특성이나 우선순위의 자율적 조정, 그리고 문화

적 여건을 고려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팀제도입의 목적은 ‘팀’이라는 조직 단위

의 도입 뿐 아니라, 팀제가 의도한 팀제지향적 사고에 있으나, 행정자치부 조직 구

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귀영, 2007)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적절한 공유인식

의 틀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혁평가에서 시도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Ammons(1984)는 환경적 요인, 조

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지적하고, Caiden(1976)은 정치권력적 요인에 의해 성과

의 달성 정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34) 또한 김인 등(1991)은 평가시스템의 개

33) 2006년 행정자치부의 정부기관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10위 이상 순위가 하락하였던 공정거

래위원회의 경우, 주요 특징으로 BSC 구축 중이나 인사와 연계가 되지 않고, 학습체계 및 지

원이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 역시 10위 이상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부처 혁신과제와 혁신활동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www.mogaha.go.kr).

34) 그리고 행정개혁이 개혁의 공식적 명분과 달리 정치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수단, 혹은 

이를 위해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정치권력적 시각은(Moody, et 

als., 1986: 301-309), 개혁목표의 수단화와 계량적 성과지표의 정치적 선전에 유의할 것을 경고

한다. 이때 행정개혁은 이념적 정당화･권력투쟁･정치적 타협 등이 포함된 권력정치(power 

politics)로 규정하고(Caiden, 1976: 9), 개혁의 상징적 의미와 정치권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개혁목적의 실현가능성은 약화된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의 투입단계에서도 정치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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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과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3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 비시장적 서비스 전달구조, 정부조직의 왜곡된 보상체계, 관

료의 현상 유지적 사고방식, 단기적 성과측정과 환류체계 등을 시정하여야 개혁

성과의 극대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평가시스템은 개방

성과 다원성, 그리고 제도화의 노력과 평가과정을 통한 환류가능성 면에서 뛰어

나다. 관료와 관료제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평가시스템을 평

가제도와 연계하였으며, 성과관리와 평가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리

고 정보공개와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외부에 대한 개방성도 뛰어나다. 

그런데, 궁극적 행정개혁의 목적은 공익, 공공성, 공적 가치의 확보이며, 이를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노력이 있었으나, 평가과

정에서는 여전히 상위전략과 하위목표간 관계, 지표 선정과 측정의 타당성 문제

와 질적 가치의 훼손 문제 등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성과관리의 평가시스템의 연

계는 중요하지만, 이를 일치시키는 경우 관료제 관심의 초점이 혁신과 성과관리

가 아닌 평가의 결과에 치중하고 이를 또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공정성의 문제

로 환원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활동과 개혁노력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 평가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노화준, 1983: 14), 평가 자체에 치중

하는 것이 아닌 성과관리와 혁신목표에 초점을 둔 시스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개혁결과의 정치적 선전이나 상징적 도구로의 재활용 가능성 역시 염

두에 두어야 한다. 

35) 이에 따라 조직의 내부적 저항을 감소시키고 성과관리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회계감

사가 강조되는 외부회계접근법,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시키는 관리방식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김인 외 공저, 

1991: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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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 연구는 개혁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과정중심적 접근방법에서 강

조하는 개혁의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환경과 이념, 개혁추진체제, 개혁평가시스템

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개혁현실에 대한 개괄적인 특징 분석을 시도하였

다. 

한국의 개혁상황과 문제의식은 단순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정부개

혁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와도 동일하지 않다. 미국 클린턴 정부 이후의 개혁에 대

한 문제의식이 시장의 자율적 역량을 전제로 하여 정부부문의 효과성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시장과 정부 부문에 대한 전반적 치유와 관계의 조

정을 요구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 

타결된 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화의 압력은 점차 거세어지고 있으며, 2006년 북핵 위기상황에서 본 바

와 같이 대외적 정치관계 역시 순조롭지는 않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

두고 지지도 하락과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있으며, 거대 야당

으로 독주하던 한나라당 역시 2007년 4월 25일 치루어진 보궐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국내의 정치상황 또한 혼란스럽다. 노무현정부의 개혁목표와 전략은 역대 

정부가 취하지 못했던 참여와 공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그러나, 개혁이념과 목표의 일관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세력

과 사회구성원의 협조로 개혁의 전반적 체제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이를

뿐더러, 일부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정부개혁은 보다 나은 산출물을 지향하는 인위적인 노력인 동시에 무수히 많은 

동태적인 요인들에 의해 재정립되는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의 개혁상황은 사회 내에 분출하는 각 부문들의 자기이익 추구와 갈등요인, 그리

고 개방화의 압력이 가중되는 시장경제와 맞물려 그 어느 때 보다도 쉽지 않다. 개

별적인 개혁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다른 개혁과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

지 못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의 할거주의적 속성 때

문에 각 부처나 부서별로의 개혁과제의 추진은 부분의 극대화가 전체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추진에는 전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245

략적･종합적･체계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의 자발적 

개혁노력의 제도화를 위해 국정운영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위

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과정과 내용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국가-사회부문의 역할 재조정, 정부기관의 임무수행능력제고, 시장부문의 자율

성 증진 등의 신자유주의의 개혁목적은 한국정부의 개혁목적으로 부분적인 정당

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의식과 행태변화, 조직문화개혁, 저항극복전략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규범적 의미로써 신자유주의의 접근방법을 적용할 

때조차, 개혁이념을 개혁전략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

지 않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진단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아도 되거

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였는가가 개혁의 평

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부문과 행위자간 문제인식과 가치의 합의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민주성이 확보될 때, 개혁의 목적 달성가능성은 더불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평가체계의 개방성과 더불어 평가기관의 다양한 구성과 질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변화하며 능동적이고 진화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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